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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 쟁점 보도의 이념 편차와 국내정치적 요인:

동북공정과 사드 문제의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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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약

본 연구는 동북공정과 사드 문제에 대한 한국 언론의 보도양태를 추적·고찰한
다. 그 목적은 한·중관계의 발전과 변화에 언론의 역할을 파악하면서 언론의 정파
성에 따른 차별적인 보도양태의 국내정치적 요인을 도출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동북공정 이슈는 보수·진보 세력 모두 공감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치
적 요인에 의한 언론 보도의 극명한 차별성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그럼에도 반북과 
반공을 중심으로 형성된 보수세력은 미국에 대해 우호적인 시각을 가지기 때문에 
당시 보수언론은 동북공정을 통해 한·미동맹 강화를 반사적 이익을 꾀하고자 하였
고, 진보언론은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보수언론에 대항하기 위한 측면과 함께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및 대중정책을 지지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온건한 논조를 
나타냈다. 사드 문제에 대한 언론의 이념적 차이는 극명하게 대비된다. 보수진영
은 사드 이슈를 통해 보수 결집을 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중국 정서의 확산을 
시도하였다. 보수언론은 사드로 인한 한·중관계의 악화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동력으로 사용하였다. 반면 진보언론은 성주 시민들을 지지하며 사드 문제의 정치
화를 시도하였으며, 진보진영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하였다. 또한 한중관계가 악화
되는 것을 경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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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미동맹이 한국 안보의 기축이라고 한다면 한·중 수교 이후 경제협력의 무게

중심은 한·중관계로 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대

상국이자 북한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전략적 파트너이기도 하다. 문제는 

한국에게 안보적 혹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미·중 양국이 서로 경쟁관계로 들어 갈 

경우 한국의 외교 정향에 애로점이 생긴다는 점이다. 이처럼 한반도가 미·중 세력 

경쟁에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균형점에 위치함으로써 한·중 관계의 향배에 대한 

주변국의 관심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미국 조야 일부에서는 한국이 친미 일변도

에서 벗어나 친중적인 외교 혹은 중립적인 노선을 취하려 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실제로 중국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약화를 

바란다(연합뉴스 21/03/18). 박근혜 정부 당시 한·중관계의 밀착에 대해 미국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중 관계의 향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갈등적 현안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왜냐하면 양국 간 갈등 이슈가 

언론에 의해 대중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가에 따라 갈등이 증폭될 수도 있고, 약화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사회현상이라도 미디어가 어떻게 프레이밍하고 

보도 횟수를 조절하는가에 따라 대중이 받는 영향은 상이하다. 그리고 언론은 무엇

보다 정치지형과 정치담론의 트렌드에 큰 영향을 받으며 정파성에 따라 특정 사안

에 대한 보도의 관점을 달리한다. 그렇다면 언론의 보도 양태도 하나의 매개변수로

서 관찰과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중관계의 발전과 변화에 있어 언론의 역할을 파악하는 

한편 보도 양태의 차이와 관련한 국내 정치적 요인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양국 간 대표적인 갈등 사안이었던 동북공정과 사드 문제에 대한 한국 언론의 

보도 양태를 추적, 고찰한다. 동북공정과 사드 문제는 대표적인 갈등 사안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문화와 안보

의 두 영역에 대한 비교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각 사안이 발생한 약 

10년 정도의 시차를 통해 변화의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분석을 위해 본 논문은 

대표적인 보혁 언론인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관련 기사를 분석한다. 언론의 정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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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언론의 보도 양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이다. 레벤더스키

(Levendusky 2013)는 정파적 메시지는 정치성이 강한 양극단의 시청자들을 더욱 

극화시킨다고 지적하였고, 델라비냐와 캐플런(DellaVigna & Kaplan 2007)은 

정파성이 강한 미디어의 메시지는 잠재적 유권자에 대한 설득과 동원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손영준(2004)은 보수언론 독자들은 북한 문제에 대해 보수

적인 의견을 강화하였지만 진보언론 독자의 경우 반대 의견이 강해진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사설 분석을 통해 언론의 역할을 분석한 홍주현·김경희(2017)의 연구

에 따르면 언론은 정치적 성향이 정권과 일치하는지에 따라 정파적 성향이 미디어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이·반현(2012)의 연구도 언론의 정파

성과 보도 양태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현재 특정 이슈에 대한 국내 언론의 

보도 양태를 분석한 연구는 다수 존재한다. 이들 연구는 보혁 언론의 논조를 분석하

여 그 차이를 확인하였다는 점과 언론의 정파성이 특정 이슈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

는가를 분석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연구이다(김희교 2004; 손영준 2004; 

김재한 2009; 홍주현 외 2017; 권호천 2017; 조박 외 2018 등). 하지만 (1) 단지 

언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보도 양태를 구분하는 것은 비교적 단편적인 분석이라

는 점, (2) 대부분의 연구들이 언론학 방법론 안에서 연구되고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들 언론의 보도 양태 차이가 국내의 정치적 

맥락과 입체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분석한다. 이는 언론학 관점의 기존 

연구들과 비교하여 정치과정의 관점에서 언론의 보도 양태를 분석한다는 보완적 

의미가 있다.

분석의 순서로는 대표적인 갈등 현안인 동북공정과 사드 문제의 발전과 전개 

그리고 쟁점을 조사한다. 이어서 우선 두 언론 사이에서 두 갈등 어젠다에 대한 

보도 양태가 차별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의 차이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판단될 경우, 그러한 편차를 유발한 한국의 국내 정치적 요인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기존 연구에서 많이 이뤄진 정량적 분석 보다는 텍스트 분석을 위주로 차별성

의 정치맥락적 구조를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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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동북공정의 이슈화와 비판적 논조

1. 동북공정의 대두와 쟁점 

2003년 6월 24일, 중국의 광명일보(光明日报)에 “고구려역사 연구의 몇 가지 

문제를 논하다(试论高句丽历史研究的几个问题)”라는 제목의 논설이 게재되었다. 

논설은 고구려가 중국의 일개 지방정권이라고 주장하며 한반도의 역사를 왜곡하였

다. 사실 동북공정은 2003년 갑자기 등장한 프로젝트가 아니다. 2001년 6월, 창춘

(长春)에서 ‘동북강역역사와 현황연구사업 좌담회’가 개최되었고, 이 때 ‘동북변강

역사와 현황계열연구공정’이라는 주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马大正 2003). 

이 좌담회를 바탕으로 2002년 2월 정식 발족한 프로젝트가 바로 ‘동북공정’이다. 

사실 2002년 이전에도 중국 학계에서는 고구려사에 대한 역사왜곡 움직임이 있었

다. 처음 고구려사를 중국 역사에 포함시킨 진위푸(金毓黻)의 『동북통사(东北通

史)』, 고구려를 중국 고대 소수민족 정권으로 규정한 궈모뤄(郭沫若)의 『중국사고

(中国史稿)』 등이 대표적이다(吉林省社会科学院高句丽研究中心 1999). 중국 내 고

구려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80년대로 이 때를 기점으로 중국 내에는 

고구려 연구자 집단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고구려 연구가 확산되었다(付百臣 

2009). 

동북공정의 쟁점은 고구려 역사의 귀속문제에 있으며, 이는 고구려 정권과 영역

의 귀속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고구려 정권의 귀속과 관련하여 양샤오취엔

(杨昭全)과 쑨위메이(孙玉梅)는 중국 학계의 세 가지 견해를 소개한다(杨昭全 외 

1993). (1) 고구려는 중국 한(汉)나라 때부터 당(唐)나라 때까지 중원 왕조가 관할

한 동북지역의 소수민족 지방정권이다. (2) 한반도의 고대 국가이다. (3) 427년 

고구려의 평양 천도를 기점으로 이전은 중국 동북지역의 소수민족 지방정권, 천도 

이후는 한반도의 고대국가라는 견해이다. 둘째, 고구려 영역의 귀속문제에 대해서

도 중국 학계에는 세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1) 고구려의 영역은 오래된 고조선의 

영토이다. 고조선 또한 고대 중국의 지방정권이었기 때문에 고구려의 영역은 원래 

중국에 속한다. (2) 고구려는 고조선의 ‘제후국(侯国)’으로 고조선의 영역에 속하

며, 고조선은 현재 한반도의 고대국가이다. (3) 고구려는 중국 혼강(浑江) 유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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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古)고이(高夷) 족 중 떨어져 나온 새로운 민족공동체이다. 고고이족은 서주(西周)

시기 이미 주나라 천자가 선포한 주의 북토(北土) 경내에 있었고, 전국시대 말기 

연나라의 요동군(辽东郡)에 귀속되었다는 견해이다(刘子敏 1996). 리우즈민(刘子

敏)은 고구려가 강성했던 시기의 영역은 의심할 여지없이 중국의 고대 영토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학계의 연구와 인식은 동북공정으로 계승되었고, 동북공정은 

한·중 갈등, 특히 역사문제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다. 

2. 한·중 양국의 인식과 입장 

동북공정을 둘러싼 한·중 간 쟁점은 고구려 정권과 고구려 영역에 대한 귀속문제

로 압축된다. 그리고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를 중국 왕조의 지방정권, 

소수민족 정권으로 공식화했으며, 정치적 갈등을 피하기 위해 철저히 ‘학술활동’이

라는 프레임 안에서 동북공정을 추진하였다. 김현숙(2016)에 따르면 2007년 동북

공정이 공식 종료된 이후에도 2015년까지 중국에서는 고구려사 관련 학위 논문이 

박사 14편, 석사 44편이 발표되었고, 학술저널의 경우 9년 동안 427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1) 이는 중국 정부가 동북공정의 성격을 철저하게 학술활동으로 규정했

기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동북공정 종료 이후에도 고구려 연구에 대한 중국 

학계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2) 관련 학술포럼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2013

년부터 열리고 있는 ‘중국변강학포럼(中国边疆学论坛)’과 ‘중국변강연구청년학자

포럼(中国边疆研究青年学者论坛)’이 대표적이다. 이들 포럼은 동북, 서북, 서남 

등 변강지역을 주제로 하는데 고구려사는 동북 변강에 속하며 고구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관한 포괄적인 연구를 진행한다. 포럼 이외에도 학술적인 측면에서 

고구려 관련 저서들이 꾸준히 출판되고 있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지 않기 위한 노력은 언론의 행태에서

1) 2016년 이후에도 석·박사 학위논문(2016년: 12편, 2017년: 8편, 2018년: 15편， 
2019년: 9편, 2020년: 11편)은 꾸준히 출판되고 있다.

2) 2017년 동북아연구재단(2017)에서는 2007년 이후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연구동
향을 분석한 『동북공정 이후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 동향: 분석과 비판 2007-2015』
에서 중국의 동북공정은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뒤에도 여전히 심화되고 있
다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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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볼 수 있다. 중국 언론은 ‘동북공정(혹은 동북변강역사와 현황계열연구공정)’이

라는 명칭을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 예컨대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人民日

报)에서 ‘동북공정’을 포함한 기사는 전혀 찾을 수 없다. 한국 언론이 앞다투어 

동북공정에 대하여 각종 비판 기사를 쏟아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대조적이다. 

중국의 지도자들이 동북공정에 대해 언급한 것도 찾아볼 수 없다. 비공개 발언까지 

확인할 방법은 없으나 적어도 공개된 자료에서 전현직 지도자가 동북공정을 언급

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동북공정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지도자였던 후진타

오(胡锦涛) 역시 동북공정에 대해 어떠한 공식 언급도 하지 않았다.

중국이 철저하게 학술활동의 틀 안에서 동북공정을 인식했다면 한국은 정부, 

언론, 학계, 민간 등 다양한 층위에서 동북공정 문제를 인식하였다. 그리고 동북공

정에 대한 한국의 인식은 크게 중국에 대한 ‘비판과 대응’으로 개괄할 수 있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 역사왜곡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는 한편, 고구려

사를 중국사에 귀속시키려는 중국의 정치적 침탈행위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대

응을 강조한다.

첫째, 학계는 학술대회를 통해 동북공정을 비판하였다. 고구려 및 발해 연구자 

중심의 한국고대사학회는 2003년 11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공동대책위원회’

를 결성하여 관련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12월에만 큰 규모의 관련 학술대회를 

세 차례 열었다. 관련 논문들도 많이 출판되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제목에 ‘동북공정’이 포함된 논문을 검색하면 학위논문의 경우 2005년부터 2020

년까지 모두 22편(석사: 21편, 박사: 1편)이, 일반논문의 경우 129편의 논문이 

검색된다. 다수의 논문이 중국 동북공정의 실체,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등 동북공정

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3) 

둘째, 민간 활동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네티즌들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고구려역사 찾기 운동’을 전개하였고, 고구려역사 찾기를 ‘제2의 나당전쟁, 중국

과의 역사전쟁’으로 규정하였다(한겨레 03/12/15). 포털사이트 미디어 다음

(media.daum.net)은 중국이 고구려 유적을 세계유산으로 지정받아 고구려사를 

중국사의 일부로 공인받으려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3) http://www.riss.kr/index.do(검색일: 2021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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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rkorea.com)는 ‘고구려 부흥 프로젝트’를 추진하였고, ‘우리 역사 바로알

기 시민연대’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을 저지하기 위한 100만 국민 서명운동을, 

흥사단, 3·1운동기념사업회를 비롯한 10여 개 단체는 ‘고구려 역사 지키기 범민족 

시민연대’를 출범시켜 시민운동을 추진하였다.

셋째, 외교부 등 정부의 활동은 비교적 소극적으로 평가된다. 이는 정부 차원의 

대응이 양국 외교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작용했기 때문이

다. 당시 참여정부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였고, 중국과의 협조를 강화

하고자 하였다.4) 이에 정부는 북핵 문제의 해법과 관련하여 중국에 대해 적극적인 

관여 정책을 취하고 있었다(주장환 2008). 이러한 상황에서 동북공정으로 인한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은 한국 정부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결과였다. 그럼에도 정부

는 다양한 노력을 보였는데 제2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북한의 고구려 벽화고분

이 등재되도록 노력한 것과 고구려연구재단(현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한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고구려연구재단은 동북공정에 대한 학술적 대응을 위해 정부출

연으로 설립되었으며, 한국 최초의 한국사 전문연구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외에 여야의원 25명이 중국의 역사왜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동북아역사특위를 상임위로 운영한 것도 정부 차원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3. 언론의 정치적 성향과 보도 양태의 차이

2003년 7월과 9월, 중앙일보와 신동아가 동북공정을 처음 소개한 이후 한국의 

주요 언론은 관련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한다. 보도의 내용은 주로 동북공정에 관한 

소개와 함께 국내에서 진행되던 반(反)동북공정 소식, 역사문제, 정부의 대응, 이를 

둘러싼 일부 정치적 논쟁 등이었다. 이에 반해 동북공정을 둘러싼 역사적 문제, 

즉 고구려사와 관련한 역사적 사실 관계 여부를 밝히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집중하

지 않았다. 정파성과 관계없이 많은 언론이 반동북공정 여론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

을 하였다. 동북공정은 중요한 역사문제로서 한국의 민족 감정과 결부되었고, 이는 

4) 대통령기록관. “[중국 국빈방문]귀국보고.” https://www.pa.go.kr/research/cont
ents/speech/index.jsp?spMode=view&artid=1309415&catid=c_pa02062(검색
일: 2021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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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와 진보 세력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동북공정 보도에는 일부 차이가 존재한다.

첫째, 정부 대응에 대한 반응이다. 먼저 조선일보는 학계의 적극적인 대응과 

더불어 정부에서 추진한 고구려재단 등을 보도하며 정부의 대응이 무능하다는 점

을 부각, 정부를 비판하였다. 예컨대 “‘중국고구려史’에 속수무책인 정부”라는 제목

의 사설은 “민족의 근거와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제 역사조차 

지켜내지 못해서야 정부라고 할 수도 없다”면서 정부를 비판하였고(조선일보 

04/08/02), “‘中 고구려史 왜곡’ 정부는 뭐하나”라는 일반 기사에서도 “우리 정부

는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한 채 ‘기다리기 외교’로 일관하고 있다”며 소극적인 

정부의 대응을 지적하였다(조선일보 04/08/04).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

여 동북공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반대했다는 기사를 보도하기도 하였다(조선

일보 06/09/08).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중국 인식까지 

거론하며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었다고 비판하였다(조선일보 06/09/08). 반면 

한겨레의 논조는 보다 온건하고 중립적이다. 학계의 비판적 대응을 중점적으로 

보도한다는 점에서는 조선일보와 큰 차이가 없지만 한겨레 보도의 경우 정부 대응

에 대해 비교적 온건하다(백선기 외 2009). 한겨레는 동북공정은 학술연구라는 

외피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해결하긴 어려운 문제”라며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합리화 하였다(한겨레 06/09/08). 또한 정부의 대응에 혼선

이 있다고 보도하면서도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엄정 대처할 것이라는 당시 

국정홍보처장의 인터뷰와 정부는 2004년 있었던 한·중 외교차관 합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외교부 관계자의 비공식 인터뷰를 인용함으로써 정부의 대

응 노력과 함께 대응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도하였다(한겨레 

06/09/07). 뿐만 아니라 2006년 ASEM 정상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원자바오

(温家宝) 총리에게 표명한 유감의 내용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원총리의 말을 

보도함으로써 대통령의 노력을 부각하였다(한겨레 06/09/10). 물론 한겨레 역시 

정부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비판성 기사를 보도하였지만 그러면서도 적극적인 대응

을 강구하고 있다며 비판의 수위를 낮췄다(한겨레 04/07/18).

둘째, 중국에 대한 입장이다. 조선일보는 동북공정은 중국의 중앙정부가 고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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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중국사로 만들기 위해 지방정부를 동원하여 시행하고 있는 ‘공작’으로 규정한

다. “중국이 고구려사에 열 올리는 배경은”이라는 제목의 사설은 “조선족이 사는 

동북지역에 대한 연고권을 재확인하고 그것을 토대로 경우에 따라서 북한 지역에

까지 개입할 수 있는 역사적 명분을 선점하겠다는 고도의 전략적 고려가 깔려 

있다”고 주장한다(조선일보 03/12/06). 조선일보의 논조는 “‘고구려사 방위군’ 

만들어야”라는 사설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한반도 유사시 중국은 

정치적・군사적으로 개입할 명분을 갖게 된다는 것으로 앞선 사설의 내용과 비교

하여 보다 강경하다(조선일보 04/01/09). 이 같은 사설은 국내 중국위협론을 조장

하는 한편 당시 노무현 정부의 친중국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국내 

유명 학자들의 기고를 통해 중국의 동북공정을 ‘역사침략’, ‘역사제국주의’ 등으로 

규정하거나 ‘역사전쟁’이라 칭하며 과거 중국이 일으킨 무력 분쟁을 유념해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조선일보 03/12/09; 조선일보 03/12/22). 이처럼 보수언론은 동

북공정을 통해 중국의 역사왜곡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강경 인식, 

나아가 군사적 위협까지 거론하며 중국을 비판한다. 반면 한겨레는 중국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지만 조선일보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온건하

다. 예컨대 한겨레는 “중국의 고구려사 찬탈에 대하여”라는 사설에서 “중국 정부가 

취한 조처는 결국 공격이 아닌 최선의 방어, 곧 공세적 민족주의에는 공세적 민족주

의로 방어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 정부의 소위 ‘동북공정’에는 일면 공세적이

면서, 일면 방어적인 측면이 있다”며 중국 정부를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다(한겨레 

04/02/04). 또한 “동북아 지역공동체 구축을 실현해 나가는 데서 ‘역사’와 ‘영토’

를 매개로 한 민족주의 열기의 분출이 필요 이상으로 확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

지 않다”며 동북공정으로 인한 한·중 갈등의 심화를 우려하였다(한겨레 

04/01/27).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1992년 수교 이후 급속하게 가까워진 두 나라 

관계가 한층 성숙한 단계로 진입하느냐를 가늠하는 시기”로 규정하며 동북공정이 

한·중관계 발전에 장애물이라고 인식하였다(한겨레 04/07/21). 한겨레의 논조가 

비교적 온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정권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노무현 정부

의 대북정책은 남북관계 개선이었고, 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국의 역할은 강조

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친중국 정책 또한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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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았다. 한겨레의 논조가 비교적 온건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 반면 보수언론

은 노무현 정부의 친중국 정책을 반대하였고, 중국에 대한 강경한 논조를 통해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김희교 2004). 

Ⅲ. 사드문제의 쟁점과 차별적 보도 프레임

1. 사드 배치의 배경과 과정

2014년 6월 3일, 주한 미군사령부의 스캐패로티(Curtis Scaparrotti) 사령관은 

한국 국방연구원(KIDA) 국방포럼 조찬 강연 중 “개인적으로 한국에 사드 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세계일보 14/06/03). 스캐패로티의 발언 이후 사드 문제는 

한·중관계의 핵심 쟁점이 된다. 한국 입장에서 사드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체계이지만 중국은 사드를 중국의 핵심이익을 침해하는 위협 요소로 인

식하기 때문이다. 논란 이후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사드 배치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발표하였지만 중국 국방부장 창완췐(常万全)은 사드 배치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아주경제 15/02/04). 이후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 계획이 없음

을 지속적으로 밝혔고, 2015년 2월, 한민구 국방장관도 사드 도입 계획이 없음을 

재차 강조하였다. 같은 해 3월, 청와대 역시 한국 정부는 사드에 대하여 ‘3불정책

(No Request, No Consultation, No Decision)’ 원칙을 고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6년 1월 6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사드 문제가 재점화 된다. 

특히 제4차 실험이 수소폭탄 실험이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의 안보와 이익을 위하여 사드 배치를 고려한다고 발표했다(국민일보 16/01/13). 

이 발언은 한국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사드 배치에 대한 가능성을 처음 거론한 

것으로 중국 정부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그리고 한·미 정부는 중국의 반대

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동아일보 16/01/21).

2016년 7월 8일, 한국 국방부와 주한 미군은 사드 배치를 공식화 한다. 양국 

정부는 성명을 통해 “사드는 북한으로부터의 대규모 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

일로부터의 위협에 대하여 한국과 미국 국민의 안전, 그리고 한·미군사력의 방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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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보장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유를 밝혔다(세계일보 17/07/08). 이에 중국 

정부는 사드 배치 이후 운용될 AN/TPY-2 레이더의 범위가 중국의 전략지역을 

포괄하며, 이는 중국의 핵심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하였다.5)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중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었다. 2015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의 

천안문 열병식 참석으로 당시 언론은 한·중관계가 역사상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보도했지만 사드 배치 결정으로 한·중관계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관계가 되었다.

2. 한·중 양국의 입장과 인식

한·미 간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

다. 1998년 8월, 북한의 광명성 1호 발사 이후 미국 클린턴 정부는 한국 정부에 

미국과 일본이 개발 중인 TMD(theater missile defense)에 가입하기를 요구한

다. 하지만 당시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과 상반된다는 이유로 미국의 MD 참여에 

거부 의사를 밝힌다. 진보정권이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미국, 특히 부시 행정

부로부터 MD 참여 압력을 강하게 받았지만, 미국의 요구에 대한 전면적인 수용을 

부담스러워 했다.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과 남북관계 경색,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 우려, MD의 기술적 효용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2008년 보수정권으로의 정권교체와 

대북정책의 변화, 이에 따른 남북관계 경색으로 MD에 대한 한국의 입장도 변화한

다. 특히 친미성향이 강했던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간 한·미동맹

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한·미동맹 복원’을 대외정책 전면에 내세웠다.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었던 한나라당 안팎에 MD 참여를 선호하는 인사들이 많았고, 미국 

역시 한국에서 보수정권이 출범한 것을 계기로 MD 참여 요구에 대한 강도를 높였

다. 대외전략 비서관이었던 김태효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외교환경과 국내여

론을 고려하여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와 MD 참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으며(동아일보 07/12/26), 국방장관이었던 김태영은 “미국의 MD 

5) 中国外交部. “2016年9月2日外交部发言人华春莹主持例行记者会.” https://www.fmp
rc.gov.cn/web/fyrbt_673021/jzhsl_673025/t1394082.shtml(검색일: 2021년 7
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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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가입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세계일보 11/04/15).

사드 문제가 불거지면서 중국의 반발도 거세졌다. 2014년 11월, 주한 중국대사 

추궈홍(邱国洪)을 비롯하여, 2015년 2월, 창완췐 국방부장 등 정부의 주요 인사들

이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고, 한국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3불정책’ 원칙을 고수한다고 밝히면서도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해 여지를 보이는 

소극적 입장을 취하였다(뉴시스 14/07/20). 하지만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한국 정부는 ‘3불정책’과 ‘배치 가능성’ 사이의 전략적 모호성을 포기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증대되는 핵·미사일 위협은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

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이라며 사드 배치

의 당위성을 강조하였다(연합뉴스 16/07/08). 2017년 1월 13일, 박근혜 대통령

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하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해 나갈 것이다. 오로지 기준은 그것”이라고 밝혔다(동아일보 

16/01/13).

사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진보정권으로의 정권교체와 함께 변화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시절 “경북 성주에 배치하기로 한 사드 

결정을 재검토하고 공론화할 것을 요청한다”며 사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경

향신문 16/07/13). 이에 한·중관계 회복과 사드 배치 철회 등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2017년 9월 7일, 미국의 요청에 한국 정부는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기로 결정하였고, 중국이 정부 차원의 한한령(限韓令)을 

내리자 문재인 정부는 ‘3NO 원칙’ 즉, (1)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는다, 

(2) 미국 MD 편입을 고려하지 않는다, (3) 한·미·일 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공식화하기에 이른다(한겨레 17/11/01).

반대로 중국은 사드 배치 공식화 이전부터 사드가 거론될 때마다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2014년 11월,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가능성이 논의되

고 있는 시점에서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한·중관계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연합뉴스 14/11/26), 2016년 1월, 

홍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은 “한 국가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 할 때는 반드시 

다른 국가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 및 안정을 고려해야 한다(연합뉴스 16/01/13)”며 



한·중관계 쟁점 보도의 이념 편차와 국내정치적 요인 ｜ 89 ｜

사드가 중국의 안전과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언급하였다. 2016년 4월에는 시진핑(习近平) 국가 주석이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

한 한·미 정상에게 직접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단호히(firmly) 반대”한다는 입장

을 강하게 피력하기도 하였다(문화일보 16/04/01). 

중국의 반대는 사드 배치 공식화 이후 더욱 거세졌다. 중국 외교부는 주중 한국대

사와 주중 미국 대사를 초치하여 항의하는 한편 성명을 통해 “강렬한 불만과 단호

한 반대”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세계일보 16/07/08).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사

드 배치는 한반도의 방어 수요를 훨씬 초월하는 것으로 “신중히 행동하고 큰 잘못

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였고, “사드 배치는 중국의 안보를 

현저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이는 한국이 미국의 의도에 이용되는 것으로 북한 핵에 

대한 대응이 아닌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경향신문 16/07/10). 왕이 

부장은 8월 개최된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도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강행

한다면 이는 한·중관계에 전면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강경한 논조의 발언을 

이어갔다(한겨레 16/08/24). 중국의 언론들도 사드 반대 기사를 보도하였다. 중국

의 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반대 기사를 발표했고(人民日报 16/07/09), 논조가 

특히 강경한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7월 8일, “중국은 한국에 대한 정치·경제적 제재

를 가해야 하며, 한국은 엄중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내용의 사설을 게재하였다

(环球时报 17/07/09). 사실 환구시보는 사드 배치 발표 이전에도 “사드가 배치되

면 중국은 동북 지역에 인민해방군을 늘려 강력 대응할 것”이라는 매우 강경한 

논조의 사설을 발표한 바 있다(环球时报 16/02/16). 

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이처럼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사드 배치가 

미국의 동아시아 MD 구축의 중요한 진전이자 ‘전략적 균형’의 훼손이라고 인식하

기 때문이다(이기현 2018). 또한 중국은 한국이 사드 배치를 통해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과 한·미동맹 강화를 시도하고, 이는 대중국 포위, 견제 전략에 편승하는 

것이라고 인식한다. 특히 중국은 AN/TRY-2 레이더의 탐지 활동이 지린성(吉林

省)과 저장성(浙江省)에 배치된 둥펑(DF) 계열의 중거리 미사일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강력하게 반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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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론의 정치적 성향과 보도 양태의 차이

사드 배치 공식화 이후 약 두 달 간 조선일보와 한겨레는 각각 447건, 965건의 

기사를 보도하였고, 이 중 ‘중국’이라는 키워드를 포함한 기사는 각각 235건과 

413건이었다. 두 언론의 기사 양만 보더라도 사드가 한·중관계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큰지 확인할 수 있다. 사드는 국내의 정치적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중국’이라는 키워드가 배제된 대부분의 기사는 사드를 둘러싼 국내 정치와 관련한 

기사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중관계와 사드, 국내 정치적 관계 등에 관한 언론 

보도 연구도 일부 존재하며, 이들 연구는 정파성이 다른 언론의 보도 양태를 주로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사드 문제에 대한 언론의 보도 양태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인다(권호천 2017; 홍용락 2017; 조박·최낙진 

2018).6) 본 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사드 배치, 중국, 국내 정치

에 대한 입장을 살펴 본다.

첫째, 사드 배치에 대해 조선일보는 긍정적 입장을 한겨레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

다. 권호천(2017)은 이와 같은 입장의 차이를 의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규명하였

다. 조선일보는 북한의 핵위협 억제와 미군의 핵우산 전략에 대해 찬성하며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는 사드 배치가 필요한데 정부가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보았다. 

예컨대 조선일보는 “사드는 한·미 군 시설과 유사시 미 증원 전력이 들어오는 항만 

등을 방어하기 위한 것”,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 군(軍)이 북의 군사적 위협으로부

터 국가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작전적 선택”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조선일보 16/12/29; 16/12/19). 뿐만 아니라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미국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기도 하였다(조선일보 

6) 권호천(2017)은 정파성에 따른 두 신문의 논조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조선일보가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관점에서 안보와 자주적 국가 방위 프레임을 적용해 정보를 
전달했다면, 한겨레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관점에서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무자극 프레임과 무계획적인 도입 결정으로 문제를 야기했다는 무책임 프레
임을 적용해 정보를 전달했다고 분석했다. 홍용락(2017)의 분석 역시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상이한 관점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는데 보수언론은 사드 배치에 찬성
하는 관점을, 진보언론은 반대하는 관점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조박, 최낙진
(2018)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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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22). 반면 한겨레는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동북아 평화를 저해하고, 

한국이 MD에 편입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성주에서의 반대 시위 등 보도하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예를 들어, 국내가 아닌 미국 각지에서 진행된 사드 반대 

집회를 크게 보도하였고, 기술적으로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할 수 없다는 

기사들을 보도하였다(한겨레 16/10/23; 16/10/03). 특히 성주 주민들의 반대 

시위를 집중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약화시키고자 하였다.

둘째, 중국에 대해 조선일보는 강경한 입장을 한겨레는 보다 온건한 입장을 나타

냈다. 구체적으로 조선일보는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중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소 자극적인 표현을 통해 반중 정서를 자극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인줘 인민해방군 예비역 소장은 ‘미국과 무력 충돌이 발생한다면 한국은 첫 타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군사전문가 다이쉬는 ‘(사드를 배치한 한국에) 대응할 

수단은 장거리 로켓포 및 단거리 미사일 배치 강화 등으로 적지 않다’고 했다. 

시사평론가 주원후이는 ‘한국은 사드 배치로 미국을 위한 장기판의 말(馬)이 됐다’

며 ‘중국인들의 배신감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는 등 중국이 한국과의 무력 

충돌도 불사하고 있다는 듯한 내용을 보도하였다(조선일보 16/07/15). 보수언론

의 반중정서 자극은 곧 한·미동맹 강화와 사드 배치 찬성이라는 입장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반면 한겨레는 북한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중국에 대해 비교적 온건한 

입장이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드를 철회

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도 등장했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한·중협력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강조하는 한편, 정부 간 외교적 협상을 통한 한·중관계 개선을 주장하였

다(한겨레 17/08/02). 예컨대 한겨레는 사드로 인한 한·중관계 악화를 우려하며, 

“중국 쪽이 사드 배치에 대응하는 직접적인 행동에 나설 경우 한·중관계가 크게 

손상되고 한반도 긴장이 높아질 것은 확실하다”는 내용의 사설을 게재하였다(한겨

레 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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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갈등 이슈 차별성의 정치적 요인

1. 동북공정 보도의 정치적 요인

동북공정은 민족 감정이 결부되어 있는 문제로 동북공정 자체에 대한 언론 보도

의 극단적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과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모두 ‘또 다른 침략행위’, ‘민족 말살 기도’ 등의 거친 표현을 동원하며 

동북공정을 강하게 비판했기 때문이다(서울신문 06/09/07).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의 대응과 중국에 대한 입장에서는 정파성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이유는 당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과 대 중국인식에 대해 보수와 진보 

간 분명한 입장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기본적으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하였고,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

고, 중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하며,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한

다는 전략을 수립하였다(통일부 2003). 노무현 정부는 지난 정부의 통일 및 대북정

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판단하였다(통일부 2008). 그러나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

험으로 북핵 위기가 고조된다. 참여정부는 남·북관계의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역할에 주목하였고, 한·중관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군사 및 안보 영역에서도 빠르게 발전하였다(주장환 2008).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수진영은 한·중관계의 발전으로 한·미동맹이 소원해졌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중 여러 연설에서 자주국방과 주한미군 재배치 및 일부 

감축, 용산기지 이전, 전작권 환수 등을 강조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부터의 자주성 확보를 강조하였다.7) 2002년 2차 북핵 위기 직후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지속함으로써 미 행정부의 네오콘으로부터 한국 정부가 과연 한·미 공조의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받기도 하였다(류호국 2017). 또한 ‘효순이 미선이 사건’으로 

7) 대통령기록관. “취임 2주년 국회 국정 연설”, “제88주년 3·1절 기념사”, “제57주년 
6·25 참전용사 위로연 연설” 등. https://www.pa.go.kr/portal/search/base/sea
rch.do(검색일: 2021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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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 사이에서는 반미정서가 팽배하였다. 이에 보수언론은 노무현 정부 시대

의 한·미관계를 벼랑 끝에 선 위기로 표현하였다(박태균 2007). 조선일보는 “노무

현 정권 사람들은 북핵을 자초하면서 미국의 철수를 구체화한 장본인”이라고 표현

하였다(조선일보 07/03/12). 동아일보는 “한·미관계는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지 

않은 상태”라는 말까지 나왔다”며 한·미관계의 위기를 진단했다(동아일보 

06/12/08). 군사분야 외에 동맹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하였다(중앙일

보 03/01/08).

진보 보수

열린우리당 한겨레 한나라당 조선일보

대북정책 대북포용정책 포용정책 지지 대북강경책 포용정책 반대

대외정책 한·중관계 중시
중국에 대해 
온건한 보도

한·미동맹 강화
중국에 대해 
강경한 보도

<표 1> 동북공정 당시 정당에 따른 대북 및 대외정책과 언론의 보도 양태

한·미동맹과 안보를 강조하는 보수 세력은 참여정부의 대미인식과 대북정책은 

수용하기 힘든 것이다. 동북공정 역시 동일한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인용

한 조선일보의 사설은 중국이 북한 유사시 중국군의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

로 동북공정을 추진한다고 주장한다. 동북공정에 대한 조선일보의 담론구조는 ‘동

북공정 – 중국위협론 – 자주국방을 내세운 작전통제권 환수문제 – 한미동맹 강화’

라는 정치적인 문제로 이어진다(백선기 외 2009). 즉, 조선일보는 동북공정 보도를 

통해 반중정서를 조성하고, 한·미동맹 강화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시도한

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선일보의 사설은 중국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통해 상대적

으로 한·미동맹 강화의 당위성을 돋보이게 한다. 임기환(2006)이 지적한 것처럼 

보수언론은 동북공정을 보다 정치적이고, 안보적인 차원에서 해석하고 있으며, 

중국위협론까지 제기하며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조의 기사

는 독자들의 반중 정서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북과 반공을 중심으로 형성된 보수세력이 미국에 대해 우호적인 시각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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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면 반대로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시각과 미국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은 

국내 진보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황지환 2011). 참여정부 시기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경제,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된다. 2004년 4월, 열린우리당의 총선 승리 이후 당선자(130명) 워크숍

에서 진행된 대외인식에 관한 설문조사는 참여정부의 대 중국 인식을 잘 보여 

준다. 설문조사 결과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외교통상 상대국으로 중국(63%)을 

꼽았다(김희교 2004). 노무현 대통령 또한 2003년 7월, 첫 방중 이후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중국과의 협조를 강화해야 하고, 북핵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8) 이런 

측면에서 동북공정에 대한 진보언론의 논조가 상대적으로 온건할 수 있었던 것은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보수언론에 대항하기 위한 측면과 함께 참여정부의 대북정

책 및 대중정책을 지지하기 위한 측면도 존재한다. 또한 진보언론은 미국에 대해 

비판적이다. 미국에 대한 한겨레의 입장은 조선일보보다 비판적이다(김재한 

2009).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인 ‘평화번영정책’과 친중 성격의 대중정책 또한 진보

언론의 논조에 영향을 미쳤다.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은 여러 한계가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 활성화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이창헌 2008). 

그리고 중국을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행위자로 인식하였

다. 참여정부 시기 한·중관계가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참여정부의 대 

중국 인식이 중국의 역할에 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는 열린우리당의 입장에서도 

확인된다. 당시 동북공정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입장은 차분하고 내실 있게 대응해

야 하며, 외교계·학계 중심으로 활동을 해야 한다는 온건하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

다(오마이뉴스 04/08/09). 진보언론의 입장에서 동북공정에 대한 강한 비판은 

반중정서를 증폭시킬 수 있고, 이는 참여정부의 대외정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이 존재한다.

8) 대통령기록관. “[중국 국빈방문]귀국보고.” https://www.pa.go.kr/research/cont
ents/speech/index.jsp?spMode=view&artid=1309415&catid=c_pa02062(검색
일: 2021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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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드 배치 보도의 정치적 요인

사드로 인한 정부 간 외교적 마찰은 양국 국민의 상호 반감으로 확대되었고, 

중국 정부가 여러 제재를 가하면서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국내에서는 사드 배치

에 찬성하는 보수진영과 반대하는 진보진영 간 이념 갈등이 더욱 첨예해졌고, 각 

진영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한·중관계 악화라는 국제관계 문제를 국내정치 문제로 

환원시켰다. 보수진영은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반중정서의 

확대를 통해 한·미동맹 강화를 추구하였고, 진보진영은 사드 배치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한·중관계 회복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중국의 역할론

을 주장하였다. 즉, 사드를 둘러싸고 자국의 영토를 방위하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라는 논리와 공격적 현실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대북정책의 일환이라는 논리

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정당과 국민 간 분열의 양상을 보인 것이다(이헌경 2015). 

최영미·곽태환(2016)은 사드를 둘러싼 쟁점이 한·중관계 보다는 국내의 정치적 

상황에 더 집중되었다고 분석하였다. 

당시 사드 배치에 대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극명하게 나뉘었다

(세계일보 16/08/29). 새누리당은 논평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

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은 필요한 

조치이며 한미동맹의 확고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사드 배치와 한미동

맹의 결속을 강조하였다.9) 새누리당은 2016년 8월 30일, 사드의 국내 배치 찬성을 

당론으로 공식 채택한다. 반면 진보진영은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며, 특히 성주 지역 주민들의 반대 시위를 정치적으로 이슈

화함으로써 보수진영과 대립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 결정이 발표된 직

후 “‘사드’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고 동아시아 평화와 안전을 목표로 한 수단

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논평을 발표하였다.10) 

9) 미래통합당. “한미, 사드(THAAD) 배치 결정 관련[김현아 대변인 현안관련 서면 브
리핑].” http://www.peoplepowerparty.kr/web/news/briefing/delegateBriefin
g/readDelegateBriefingView.do?bbsId=SPB_000000000918484(검색일: 2021년 
7월 31일).

10) 더불어민주당. “[논평]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이 안보와 경제위기의 도화선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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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기 위해 성주 주민들의 반대 여론을 지속적으로 강조하

면서 사드 배치 결정이 곧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여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11) 한·중관계에 관해서는 사드 배치가 중국과의 외교 

마찰, 경제 보복으로 이어졌으며, 대중 외교가 실패했다고 논평하였다.12) 사드 

배치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의 논리에는 원론적으로 중국이냐 미국이냐로 국론이 

양분된 채 정작 핵 위협의 당사자인 한국의 주체적 입장에 대한 고민은 빠져 있다는 

지적도 재기된다(서재정 2015). 

이처럼 정파성에 따른 정치적 입장은 언론에 영향을 미친다. 보수언론은 사드 

배치 찬성과 한·미동맹의 당위성 및 강화를 강조하였다. 사드 배치를 추진한 정권

이 친미성향의 보수정권이었다는 점뿐만 아니라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며(최영미·곽태환 2016), 한·미동맹의 강화는 안보 이슈

를 통해 정치적 세력의 결집을 시도하는 보수진영에서 강조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6년 10월 진행된 한·미 외교 및 국방 장관 회의에서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한·미동맹 차원의 의지를 확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13) 

따라서 조선일보는 권력친화 프레임을 사용하여 정부의 사드 배치 찬성에 대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였다고 볼 수 있다(양승현 2016). 

어서는 안 된다.” https://theminjoo.kr/board/view/briefing/141257(검색일: 
2021년 7월 31일).

11) 더불어민주당. “[브리핑]민정수석 지키겠다고 특별감찰관 잘라내는 청와대의 행태
는 누워서 침 뱉기다 외 1건.” https://theminjoo.kr/board/view/briefing/1414
52(검색일: 2021년 7월 31일).

12) 더불어민주당. “[논평]사드 배치, 탄핵 정권에서 더 이상 논의 되어서는 안 된다.” 
https://theminjoo.kr/board/view/briefing/142501?st=title&keyword=%EC%8
2%AC%EB%93%9C&page=39검색일: 2021년 7월 31일).

13) 외교부. “2016 한‧미 외교‧국방 장관(2+2)회의 공동성명.” https://www.mofa.g
o.kr/www/brd/m_3976/view.do?seq=362379(검색일: 2021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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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보수

더불어민주당 한겨레 새누리당 조선일보

사드배치
입장

반대 반대 찬성 찬성

대외정책
중국의 역할론 

강조
한·중관계 악화 

경계
한·미동맹 강화 반중정서 확산

<표 2> 주요 정당의 사드 배치 입장과 대외정책 및 언론의 보도 양태

주목할 만한 것은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을 지지하고, 보수층 결집을 위해 조선일

보가 반중정서 확산을 이용했다는 점이다. 보수언론은 사드로 인한 한·중관계 악화

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동력으로 사용하였다. 앞서 인용한 사설에서 볼 수 있듯

이 조선일보는 중국 내 강경파들의 입장을 소개함으로써 중국위협론을 강조하고, 

타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제재 사례와 무력시위 등 자극적인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반중정서 조장을 시도하였다. 여기에 중국의 대 한국 제재를 비중 있게 보도함으로

써 일반 국민들의 반중정서 확산에 기여하였고, 중국 정부에 대해서는 강경한 논조

의 기사를 통해 한·미동맹 강화라는 반사적 이익을 추구하였다. 진보인사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도 조선일보 등 사드 배치 찬성론자들이 반중 감정을 부채질하

였다고 주장하였다(프레시안 19/03/12). 반대로 진보언론은 기본적으로 사드 배

치에 반대하며,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비교적 온건한 입장이다. 진보진영에서 시민

사회의 반대 입장을 정치화한 것처럼 한겨레는 정부와 성주 시민 간 갈등을 주요 

프레임으로 사용하였다(이승엽 외 2017). 한겨레는 또한 대표적인 반(反)사드 시민

단체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의 사드 반대 요구와 주장을 소개하면서 

집권 여당과 보수언론을 비판하였다. 당시 ‘평통사’는 “사드 한국 배치가 강행된다

면 감당할 수 없는 후과가 우리에게 닥칠 것이다. 우선 역내 국가 간 외교가 실종되

고 군사 정치적 대결과 군비경쟁을 격화될 것이 분명하다. 중국과의 모든 방면의 

교류와 협력에도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논평을 발표하였다.14) 진보언

14)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드 한국 배치 강행 선언한 한미정상회담 결과 규탄 
논평.” http://www.spark946.org/notice/comment?tpf=board/view&board_co
de=6&code=23836(검색일: 2021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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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은 한·중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경계하였는데 이에 대해 보수진영이 미국에 동조

하여 중국의 보복을 자초했고, 한·중관계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한겨레 

16/08/12). 이는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주장과 동일하다. 더불어민주

당은 사드 배치 발표 직후 “굳건한 한·미동맹의 대가로 치르게 될지 모르는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해 어떤 준비와 대책이 있는지 우려스럽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한 

바 있다.15) 이러한 입장은 진보진영의 대북정책 노선이나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함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당시 

집권당인 새누리당에 대한 견제의 목적도 존재한다. 특히 사드에 대한 박근혜 정부

의 무능과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의 수단으로 진보언론은 보수언론과 반대되는 입

장, 즉 반중정서를 조장하기 보다는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중관계를 인식하

려고 하였다. 2016년 2월, 추궈홍 대사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면담에서 사드 

배치가 한·중관계를 파괴할 것이라는 내용의 언론 제보를 요청한 바 있다(프레시안 

16/02/24). 이 사례를 보면 중국 또한 진보 언론을 이용해 반중정서 확산을 저지하

고자 하였고, 당시 진보언론은 중국에 대해 비교적 온건한 입장이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진보진영을 ‘중국 편에 서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

는 측’이라고 규정하고, 이들은 대부분 국내 정치적으로 박근혜 정부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며, 국가의 명운이 걸린 안보 문제로 갈등 중인 외국 편에 섰다고 

주장하였다. 심지어 중국의 보복 조치를 바라기라도 하는 듯이 말하는 사람들까지 

있다며 진보진영을 강하게 비판하였다(조선일보 16/08/04). 이 사설을 통해서도 

사드를 둘러싼 한·중갈등이 정파적 이익을 위해 이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Ⅴ. 결론

사회학자 고프만(Goffman 1974)은 사회의 각 조직에 고유한 의미 부여 방식이 

15) 더불어민주당. “[논평]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이 안보와 경제위기의 도화선이 되
어서는 안 된다.” https://theminjoo.kr/board/view/briefing/141257(검색일: 
2021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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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지적하고, 그것을 ‘프레임(frame)’이라고 명명했다. 터크만(Tuchman 

1978)의 지적처럼 뉴스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제작진의 틀에 의해 선택적으로 가공되어 재생산된 것이다. 기틀린(Gitlin 1980) 

역시 프레임을 현실에 대한 인식, 해석, 제시, 선택, 강조, 배제를 통해 이뤄지는 

지속적인 재해석의 패턴이라고 규정했다. 다시 말해 특정 사건에 대한 언론 매체의 

뉴스는 생산 과정에서 선택, 강조, 배제 등의 과정 거치며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고, 

재해석된다. 그리고 프레이밍을 통해 재생산된 뉴스는 수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치

고, 사건에 대한 수용자들의 판단이나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언론의 

보도 양태가 이념적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것은 결국 수용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언론 자체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닌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존재 양식과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한·중수교 이후 한·중 간 대표적인 마찰 요인이었던 동북공정과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한국 언론의 보도 양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정치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언론의 독특한 정치적 성향은 특정 사안에 대한 기사를 만들어 내는데 

고유한 프레임으로 작용하며, 정치적 성향의 차이는 국내 정치와 밀접하게 상호작

용 한다. 

먼저 동북공정 이슈는 민족 감정과 결부된 역사문제이며, 보수와 진보세력 모두 

공감하였기 때문에 동북공정 보도에서 정파성에 따른 극명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

는다. 그럼에도 언론의 보도 양태에 차이를 발생시킨 국내 정치적 이유는 당시 

진보정권이었던 참여정부의 대외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참여정부는 평화번영

정책이라는 대북정책과 미국으로부터의 자주성 확보라는 대외정책을 핵심 노선으

로 확정하였다. 이는 2004년 팽배했던 반미정서와도 연관된다. 일반적으로 북한에 

대해 우호적인 시각과 미국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은 국내 진보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반북과 반공을 중심으로 형성된 보수 세력은 미국에 대해 우호적인 

시각을 가지기 때문에 당시 보수언론은 동북공정을 통해 한미동맹 강화라는 반사

이익을 꾀하였다. 이를 위해 보수언론은 강경한 논조의 사설을 게재하는 등 반중정

서를 자극하기 충분한 기사들을 보도하였다. 반면 진보언론의 논조는 비교적 온건

하였으며, 이는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보수언론에 대항하기 위한 측면과 함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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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북정책 및 대중정책을 지지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 당시 미국에 대한 

한겨레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비판적이었으며,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인 ‘평화번영정

책’과 친중국 성격의 대중정책에는 비교적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특히 중국을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 행위자로 인식하였는데 이는 참여정부의 대중인식이 중국

의 역할론에 큰 비중을 두었기 때문이다. 진보언론의 논조가 온건했던 이유는 동북

공정에 대한 강한 비판은 반중정서 확산으로 연결될 수 있고, 이는 참여정부의 

대외정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사드 문제에 대한 언론의 이념적 갈등은 극명하게 대비된다. 보수언론은 

사드 배치에 대해 찬성하였으며, 한미동맹의 당위성과 동맹의 강화를 강조하였다. 

이는 당시 정권이 친미성향의 보수정권이었고, 사드 배치가 한미동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수진영은 사드 이슈를 통해 보수 세력의 결집을 

추구하였고, 이를 위해 보수언론은 반 중국 정서의 확산을 시도하였다. 보수언론은 

사드로 인한 한·중관계의 악화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동력으로 사용하였다. 조선

일보가 권력친화 프레임을 사용하여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반대로 진보언론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며, 

한·중관계에 대한 보도의 논조는 비교적 온건하다. 진보언론은 성주 시민들을 지지

하며 사드 문제의 정치화를 통해 진보진영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하였다. 또한 보수

언론이 한·중관계 악화를 고려하지 않았다면 진보언론은 한·중관계 악화를 우려하

였다. 이에 대해 진보언론은 보수진영이 미국에 동조하여 중국의 보복을 자초했다

고 평가하고, 이로 인해 한·중관계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참여정부의 노선을 

계승하고 있는 진보진영의 입장에서 중국은 여전히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요

한 존재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당시 집권당인 새누리당을 견제한다는 

목적도 일부 존재한다. 특히 사드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여당에 대한 비판의 

수단으로 진보언론은 반중정서를 조장하기 보다는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

중관계를 인식하려고 하였다.

한·중관계의 좋고 나쁨은 한·중 간 발생하는 이슈의 영향뿐만 아니라 미·중관계

라는 외부로부터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동북공정이 양국 간 문제라면 사드 문제는 

미국이 연루된 좀 더 입체적 성격의 문제이다. 국내의 정치적 행위자들은 이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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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차에 따라 대중 매체를 통한 여론의 형성이라는 방법으로 한·중관계를 이용하기

도 한다. 민감한 한·중 양국관계의 쟁점에 대한 정당, 시민단체의 이해타산에 의한 

국내 정치 역학은 보혁 언론의 입장으로 수렴되고 동시에 정치사회적으로 이슈의 

전선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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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ological Discrepancy in Media Coverage on ROK-China 
Controversy:  Comparative Analysis on China’s Northeast 

Project and the THAAD De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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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South Korean media’s coverage on issues 
related to China’s Northeast Project and the THAAD installment. By 
paying special attention to media’s divergent angle stemming from 
domestic political factors, it aims at understanding the role played by 
media and its framing in the development of and changes in Sino-ROK 
relations. The findings can be briefly summarized as follows. Chosun 
Ilbo strongly condemned China’s Northeast Project, while depicting it 
from security and political perspective. Its censorious tone is deemed 
as an attempt to rally conservatives by reinforcing anti-China 
sentiment. By contrast, The Hankyoreh, albeit also critical, took a 
relatively moderate stance toward the project. The moderate stance 
is perhaps because of the fact that China’s role is especially decisive 
in solving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which has a close linkage 
with inter-Korean cooperation, a core issue of a policy line of liberalist 
camp. With regard to the THAAD deployment, Chosun Ilbo endorsed 
the installment of the THAAD and criticized China’s opposition and 
economic retaliation. The newspaper, supporting to strengthen 
U.S.-ROK alliance, encouraged anti-China sentiment in order to 
accomplish conservative camp’s political end. On the contrary, The 
Hankyoreh strongly denounced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decision to deploy the THAAD. It can be interpreted as an endeavor 
to foster public sentiment favorable to mending fences with China in 
order to accomplish liberalist camp’s political goal of inter-Korean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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